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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해양은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무역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각종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최신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활동역시 육지에서 해양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근래 동아시아 국가들 역

시 이러한 해양의 가치를 인식하고 해양에서의 자국의 권익을 경쟁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시아 해역에 

국가 간 분쟁이 고조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해양안보문제를 해결할 국제 안보조직이나 수단은 해결해야할 문제의 

크기나 복잡성에 비해 대단히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지혜를 

모아 역내 해양안보문제의 범위와 의제들을 재점검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시행되었던 제반 안보협력의 과정이나 결

과도 재평가하여 현재의 해양안보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성

공적으로 해결해 낸다면, 현재와 같이 불안한 아시아의 바다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변화될 것이다.    

ABSTRACT 

Today the ocean is a treasure trove of the resources that prosperous country and the passage of the trade to lead the 
world economy.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latest science and technology, human activities are increasingly 
expanding into the ocean from land. Modern east Asian countries have also recognized the value of the ocean and 
competitively pursue their own interests at sea. For this reason, the conflict between the East Asian countries is rising. 
On the other hand, the mea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ritime security to resolve these issues are very 
limit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e should reexamine the scope and agenda of the maritime security issues, and 
re-evaluate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e various security cooperation which have been implemented. If we solve these 
problems successfully, the troubled Asian waters will be changed to ‘sea of peace and 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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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세계의 무역은 물동량기준 약 95%가 해양에

서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해양을 통한 운송이 

다른 운송수단보다 경제적이고 대량수송이 가능하며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해양교통로의 안전이 국제

경제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전 및 번영과 직결된다는 사

실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의 국제사회는 역사적으로 지

금까지의 그 어떤 시기보다 개인 간, 국가 간 상호연결

성이 심화되고 사회적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

는 ‘세계화(Globalization)’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세계화’란  학술적의미로 “ 원거리에 있는 공동체들

을 상호 연결시키고  권력관계를 지역이나 대륙에 까지 

확장시키는, 인류사회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나 광범위

한 변혁을 포함하는 역사적인 과정”을 말한다[1].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동인(動因)으로 정보통신기술

(ICT)의 비약적인 발전, 국제경제활동의 확장 그리고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국제정치경제적 배

경 등을 들기도 하지만 이러한 원인들 중 국가 간 해양

을 통한 광범위한 인적‧물적 교류가 실질적으로 가장 

큰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해양을 

통한 무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다양한 위협에 대처

하기 위하여 국가별 노력에 병행하여 국제 협력에도 많

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지구의 71%에 달하는 

광범위한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해양안보문제의 

국제성과 복잡성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미해결상태로 남아 있어 국제해양활동의 안전을 지속

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특별히 동아시아의 해양안보와 

관련된 현안들은 해양관할권확대문제, 산재된 도서들

에 대한 영유권확보분쟁, 해적문제를 위시한 해상범죄, 

해양환경오염문제 등등 매우 다층적이고 복잡하여 해

결이 쉽지 않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경제의 

안전과 발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해양(동남아시아 해양을 

포함)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안보현안을 평가해보

고 국제해양안보협력의 가능성과 관련된 국제정치학이

론을 검토해 본 후 국제해양안보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미래 보다 

발전적인 해양안보협력을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

해 보고자 한다. 

Ⅱ. 해양안보의 개념정립 모색과 안보협력 

관련 국제정치학 이론의 검토 
  

2.1. ‘해양안보’ 개념의 모색

‘해양안보’라는 용어는 1990년 초 탈냉전시기와 더

불어 국제적 안보의제가 군사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

통적인 안보의제를 넘어 확대됨에 따라 유행어처럼 등

장한 용어이다[2]. 동서 간  냉전이 끝이나 이념대립의 

경직된 경쟁구도에 벗어난  국제사회는 다자주의적 국

제정치체제하에서 각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

함에 따라 국제관계 여러 분야에서 갈등이나 분쟁이 

분출되었다. 특히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 채

택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해양으로 돌리게 되

어 해양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함으로써 ‘해양안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 용어는 세계 여러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적문

제, 해양을 통한 대량살상무기(WMD) 거래, 국가 간 해

양분쟁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해양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불안전문제 등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

용된 용어로서 현재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용어이기

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정의는 없

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해양안보

의 개념을 정의 하고자 한다. 특히 이 용어에 ‘안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미 어느 정도 그 

개념이 정립된  ‘안보’나 ‘국가안보’의 의미와 관련하여 

개념을 정립해 본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안보(Security)란 일반적으로 특정국가가 어떤 목적

이나 의도를 가지고 자국에게 가하는 위해(危害, harm) 

또는 위협(威脅, threat)으로부터 취약하거나 가치 있는 

특정대상을 보호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안보의 대상

에는 인간, 거주지, 공동체, 특정 물건, 국가 또는 조직

(기업) 등의 해양활동 등이  있다[3]. 

한편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란 그 주체와 객

체(대상) 그리고  안보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계가 상대

적으로 명확한 주권국가의 안보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안보’란 국제법적으로 국가의 배타적 주권이 미치

는 영토·영해·영공에서의 자국민 또는 자국의 국가이익

에 대한 내·외부로 부터의 위협에 대한 억제나 방지 또

는 배제를 의미한다[4].

해양안보란 대부분의 인간이 거주하는 지상(육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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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해양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수행되어지는 안보

개념이다. 해양은 국제법적으로 개별국가에 속하는 영

해를 제외하고는 특정 국가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세

계의 모든 국가, 조직, 개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따라서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

란 이러한 해양이라는 범 세계적 공공영역에서 특정 대

상(개인, 특정 대상물, 조직, 국가 또는 그 대상들의 활

동)에  위해가 없는 상태나 또는 그러한 대상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개인이나 조직, 

국가의 해양활동이란 해양을 통한 운송, 수산업, 해저

자원탐사 및 개발, 해양연구, 해양관광 및 레저, 항만 및 

물류관리 등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상기 주체들이나 이 주체들의 해양활동에 위해 

또는 위협이 되는 요소로는 해적행위, 해양자원이나 해

양영토에 대한 관할권 혹은 영유권 분쟁, 전·평시 분쟁

이나 전쟁 당사국의 군사력에 의한 각종 군사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안보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인  해양의 연속성과 해양

에서 활동하는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나 조직이 특정국

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일부 해양안보의 기능

은 해당 국가의 국가안보기능과 중첩되기도 한다. 따라

서 해양안보의 개념을 정의할 때는 국가적 수준과 국제

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먼저 국가적 수준의 해양안보를 정의 해 본다면 “국

가해양안보란 국가의 해양영역에서의 제반 가치(영역

자체나 자원 등)나 개인 또는 조직의 해양 활동에 위협

을 가하는 요소를 억제 및 방지하고, 위협이 현재화 되

었을 때 이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해양에서 국민의 생

명과 재산 나아가 국가의 이익을 보호 및 증진하는 제

반 활동”으로 정의 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국가가 

안보의 주체가 되고 대상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해양

영역에서의 가치나 국민 및 국가에 귀속된 조직(기업)

의 해양활동이 될 것이다.   

다음은 국제적 수준의 해양안보의 정의이다.  국제해

양안보란 개별국가의 영해를 벗어난 범세계적인 공공

영역(Global Common Area)에서 다수 국가 혹은  국제

적 수준의 안보 활동이라는 차원에서 주체는 국제사회

가 되어야 하고, 그 대상은 전 지구적 해양자산이나 인

류의 해양활동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해양안보란 

국제사회가 세계적 해양자원이나 인류의 제반해양활동

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를 억제 및 방지하고 유사시 이

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해양의 안전과 전 인류의 해

양활동을 보호 및 증진하는 제반 활동”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 국제적 차원의 해양안보의 정의는 국제사회가 인

류의 해양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해양활동을 보장함

으로써 인류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전 나아가 번영에 기

초가 된다는 의미에서 국가적 차원의 해양안보 보다는  

해양안보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정신에 더 부합하는 개

념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해양안보의 정신

은 해양에서의 인간 활동의 안전을 증진하기위하여 국

제사회의 협력을 확대하고, 해양을 통한 인간과 물자의 

교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인류를 보다 평화롭고 풍요

하게 만들어 주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2.2. 국제해양안보협력의 발전가능성 관련 이론 

국제해양안보협력이란  정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가 국제적인 해양안보위협에 보다 적극적이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서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

러한 국제적 해양안보협력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이론

적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협력(Cooperation)’

이라는 개념과 관련한 국제정치학 이론에 내재된  철학

적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정치현상을 보다 체계적

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한 국제

정치학 이론은 그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인식의 관점에 

따라 크게 현실주의적 이론(Realism Theory)과 자유주

의적 이론(Liberalism Theory)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 중 해양안보협력과 같은 국제사회의 협력

관련 이론은 주권국가의 이익을 둘러싼 국가 간의 대립

적 관점에 기초한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이론보다는, 개

인 및 국가 또는 국제사회가 주체가 되어 협력을 통한 

보다 평화스러운 국제관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자유주

의적 국제정치이론에 더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자유주의적 관점에는 개별국가의 

이기적 이익 추구보다는 국제사회간의 상호협력을 바

탕으로 하는 공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자 하

는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이념이 내재되어 있으

며, 이러한 관점은 인간과 인간이성(人間理性)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확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세기 초 자유주의 핵심적 사고(Idea)는 ‘자유무역

(Free Trade)이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창출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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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Cobden)[5]. 안전하고 자유로운 국가 간의 무역은 

관련 국가들의 경제의 규모나 경제의 성격에 무관하게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보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해양안보의 근본정신도 ‘해양에서의 인류

의 자유로운 활동 특히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국제정치이론 역시 다양한 세부

적 관점과 이에 기초한 여러 이론들이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 자유주의 이론을 시대 상황에 맞게 발전시킨 다

양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이론이 대두되고 있

다. 대표적인 국제정치학자인 볼드윈(David Baldwin)

은 신자유주의 이론을 크게  상업적 자유주의, 공화적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자유제도주의 등의 4가지

로 분류한다[6].

이중 국제해양안보협력의 확대가능성의 이론적 근

거가 될 수 있는 신자유주의 이론을 우리는 ‘자유제도

주의(Liberal Institutionalism)’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자유제도주의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레짐(Regime)과 

같은 제도(Institution)의 유용성을 강조한다. 이  이론의 

토대가 마련된 것은 1940~50년대의 기능통합이론과 

1960년대의 지역통합이론이 등장하면서 부터이다. 이

들 기능통합이론과 지역통합이론은 공통적으로 ‘세계

평화의 시발점’을 개별 국가가 자신들이 보유한 자원을 

공동으로 출자함은 물론 배타적 국가주권의 일부까지

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된 통합된 공동체에 이양하

는 데에서 찾고 있다. 현재의 유럽연합(EU)의 예에서 

보듯이 이렇게 함으로써 개별국가는 물론 국가 이상의 

공동체 나아가 세계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개

별국가가 다루기 힘든  국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

다는 것이다. 197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자유제도주의

는 코해인(R. Keohane)과 나이(J. Nye)에 의해 보다 구

체적으로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와 복합적 상

호의존이론(Complex-interdependence) 으로 발전했다. 

여기에서 상호의존이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사이의 

연계성의 증가, 상위정치와 하위정치를 구별하지 않는 

새로운 국제의제의 등장, 행위자 간 국경을 초월하는 

상호작용을 위한 다양한 교류채널의 존재, 통치수단으

로서의 군사력이 갖는 효율성의 감소’라는 특징을 갖는

다[7]. 상호의존주의자들은 세계화가 국가 간 다양한 소

통채널과 연계를 증대시킨다고 보고 있다.

이렇듯 국제해양안보협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

는 자유제도주의는 국제사회에서 ‘제도(Institution)가 

국제정치 행위자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중재자 혹은 

수단’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자유제도주의자들의 

관심은 상호이익의 범위를 기존의 무역문제나 국제사

회의 발전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테러위협, 대량살상무

기(WMD)의 확산, 지역안보나 세계안보를 위협하는 국

내갈등과 같은 안보의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

련하여 해양안보차원에서 생각해 볼 점은 해적이나 해

양테러리즘, 다수의 국가들이 연관된 해양관할권‧도서

영유권 분쟁, 해양오염 등과 같은 해양안보위협의제들

은 특정국가가 단독으로는 해결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초국가적인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력과 안보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조율할 수 있는 초국가적 협력체를 만들어야

만 한다. 

나아가 자유제도주의가 국제해양안보협력의 철학적 

근거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 이론의 핵심가정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8].

1) 국가는 국제관계의 핵심 행위자이긴 하지만 유일

한 행위자는 아니다. 국가는 합리적인 행위자이며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행위자이다. 따라서 국가

는 항상 국제관계의 모든 의제에서 자국의 이익의 극대

화를 추구한다.

2) 속성상 경쟁적인 국제관계에서 국가는 협력을 통

해 자국의 절대이익을 극대화 하려고 한다. 합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는 바람직한 결과는 국가로 하여

금 국제사회에서 협력적 행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유용한 결과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3) 국가 간 성공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유관행위자가  협력에 응하지 않거나 상대

를 속이는 것이다.

4) 협력의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는 피할 수는 없지

만, 어떤 국제적 제도가 당사국들에게 이롭고 또한  그 

제도가 국제적 이익을 확보할 기회를 증대시켜준다고 

믿으면 국가는 자신의 충성과 자원을 기꺼이 제도로 이

동시키게 된다.

물론 지금까지 논의한 자유제도주의의 이론은 국가

가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개방무역(Open trade)과 

환경보호와 같은 특정분야에 적용될 때 그 적실성이 크

다. 반면 당사국의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어려운 분야

인 안보관련 분야에 적용할 경우 이론의 적실성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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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 있는 

해양안보협력의 문제는 개별국가의 배타적 이익을 추

구하는 ‘국가안보’의 개념보다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이익을 해치는 공공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참여국가들 모두에게 이익을 가

져다 줄 수 있는 ‘유익한 제도’라는 인식에서 접근한다.

결론적으로 이 ‘자유제도주의 이론’이 오늘날의 국

제해양안보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세계의 평화와 

번영 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해양안보협력의 

당위성과 확대가능성을 추동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현재 동아시아 해양에서 자유로운 해

양 활동을 저해하여 국제해양안보의 핵심현안으로 대

두되고 있는 대표적인 해양안보의제들을 개관하고 국

제 해양안보협력을 발전시킬 정책적 방안을 제시해 보

기로 한다.  

Ⅲ.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해양안보 현안

3.1. 해양물류의 중심 해상교로통로(SLOC)의 불안

오늘날 세계무역의  95%는 해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국제무역이 대부분 해양을 통해 이루어진

다고 해도 지구의 모든 해양을 교역로로 활용할 수는 

없다. 이 해양  물류의 중심에 ‘해상교통로(SLOC: Sea 

Lanes of Communication)’가 있다. 원래 해상교통로란 

군사적 용어로서 “일선 작전부대와 이를 지원하는 작전

기지를 연결하는 해상의 통로로서 이 통로를 따라 군수

품과 병력이 이동하는 해로(海路)”라는 의미로 사용되

었으나 최근에는 군사적 의미를 넘어 “해상에서 인원과 

물자의 수송을 위한 체계적인 연결망과 시설”이라는 보

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9].

만약 이와 같은 해상교통로에 문제가 생긴다면 동아시

아 지역의 물류수송이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해양을 통한 수출입에 경제적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원유 또는 철강 등의 원자재와  

수출상품의 수송에 차질이 생긴다면, 국가경제 나아가 지

역경제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오늘

날과 같이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망으로 연결된 세계화

시대에는 세계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선박의 안전항해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이 해역의 지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안국이 영해의 기준선을 해

양 쪽으로 확장함으로써 연안국의 해양관할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이다. 이는 주변해역을 항행하

는 선박의 항로를 변칙적으로 변경하게 하여 물류비를 

증가시킬 것이다. 둘째, 환경이나 국가안보상의 이유 

등으로 현재의 해상교통로로 이용되는 국제해협을 봉

쇄하거나 , 다수의 자국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群島)지

역을 통과하는 해로를 매립 또는 차단하는 경우 역시 

정상적인 통항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영해에서

의 선박의 무해통항권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됨에도 불

구하고 환경보호나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사전 통보 또

는 사전허가제를 강요할 경우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넷째, 현재 동아시아지역에서 국제정치적 

분쟁 중에 있는 중국과 미국의 경우처럼 배타적경제수

역(EEZ)내에서의 타국 군함의 항해에 대한 연안국별 

서로 다른 해석의 문제이다. 즉 미국을 비롯한 전통적

인 해양국가들은  EEZ의 경제적 속성을 고려, 이 해역 

내에서의 군함이나 선박이 연안국의 경제적 이익을 저

해하지 않은 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반면,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EEZ의 연안근접성을 고려 안보측면도 고려되어야 한

다는 인식하에 인근지역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향후 해양안보상의 문제로 비화 

될 가능성이 크다[10]. 다섯째,  2003년  미국이  북한을 

주 대상으로 국제적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방지

를 위한 PSI의 도입으로 관련부품을 적재한 선박에 대

한 공해에서의 임검문제도 동아시아 역내에서 전통적

인 항해자유의 침해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해양안보문

제로 등장하고 있다.

3.2. 도서영유권과 해양관할권 분쟁  

동아시아해역의  해양안보 의제로 근래에 대두되고 

있는 분쟁은 도서영유권과 관련된 분쟁, 해양관할권  

즉, 특정 도서를 중심으로 영유권은 물론 이 도서들과 

인접한 해양의 경계획정과 관련된 분쟁, 천연가스나 석

유 등 해저자원의 탐사 및 개발과 관련 된 분쟁 등이 있

다. 도서 영유권 분쟁 중에 있는 도서들로서는 북쪽에

서부터 러시아와 일본 간 분쟁 중에 있는 쿠릴열도 남

부의 소위 북방4개 도서(예토로푸, 구나시리,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일본과 중국이 분쟁하고 있는 센카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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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국명: 釣魚島),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다수 국가들과  분쟁 중에 있는 서사(파

라셀)군도, 남사(스프래틀리)군도 등이 있다. 

북방4개 도서는 1905년 발발한 러-일전쟁에서 승리

한 일본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러시아 함대의 태평양진

출로 상에 위치한 북방4개 도서를 점령하였다. 이후 제2

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 전후처리과정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구소련이 환수하여 현재에 이

르고 있다. 일본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이 도서들을 

집요하게 반환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특

별한 진전사항이 없이 러시아와 일본 간 분쟁 중에 있다. 

센카쿠열도는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중국영토인 타이완과 부속도서인 센카쿠열도를 점령하

였다. 이후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에 승리한 미국이 

이 도서를 점령하였으나 1971년 6월 미-일간 오키나와 

반환협정으로 일본에 편입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국은 1992년 영해법을 제정하여 이 도서를 중국영토

로 명시 한 이래 1996년과 2010년에는 군사적 충돌위기

에 까지 간적도 있었다. 이후 일본정부가 개인적으로 소

유한 센카쿠열도의 5개섬 중 3개를 매입해 국유화 함으

로써 중-일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현재

까지 수시로 군사 및 비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중국과-동남아시아 국가 간 서사군도와 남사군

도에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분쟁의 배경에는 이러

한 도서의 전략적 가치 이외에도 도서주변 해저에 막대

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 1은 

동아시아해역에서 중국,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타이완이 주장하고 있는 해양관할 경계선이다

[11].

Fig. 1 Competing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특히 중국은 위 그림 1에서 보듯이 세계적 수준의 강

대한 국력과 과거의 제한적인 역사적 기록을 근거로 동

남 중국해의 약 90%를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동 해

역에 있는 대부분의 도서들도 자국의 섬이라고 주장하

고 있으나, 나머지 국가들은 현실적인 근거인 지리적 

근접성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긴장이 확대

될 가능성이 크다. 

연안국 간 이러한 해양관할권 혹은 도서 영유권분쟁

은 역내 국가들의 민간 나아가 군사적인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어떠한 형태로든 선박의 자

유롭고 안전한 항해에 지장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역

내 국가들 모두에게 경제 및 정치적으로 커다란 부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다.  

3.3. 해양범죄(Maritime Crimes)

동아시아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양범죄도 최근 

역내 해양안보 위협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해양범죄

란 해양에서의 각종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범죄행위에는 

해적행위(Piracy), 해양테러(Maritime Terrorism), 인신

매매 (Human Smuggling), 마약운반(Drag Trafficking), 

불법어업 (Iligal Fisheries)등이 있다. 

이중 근래 선박의 자유로운 항해에 심대한 불안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해적행위이다.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 협약 101조에 의하면 해적행위란 

* 사유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또는 사적 목적

을 위하여 아래 대상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인 폭력

이나 억류 및 약탈행위

- 공해에 있는 선박, 항공기, 또는 편승인원이나 재산      

- 특정국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은 장소에 있는 선박,

항공기, 인원 또는 재산

- 관련 선박 및 항공기가 해적선 혹은 항공기라는 사실

을 알고서도 그 선박 및 항공기의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

가하는 행위

- 상기 ‘가’또는 ‘나’항의 규정에 명시된 행위를 선동 또

는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이러한 정의는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에서 수용하고 있으나, 현재 해적행위가 공해 뿐만아니

라 연안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영해나 EEZ 등에서도 발

생하고 있어 그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기관인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해사국(IMB)에

서는 해적행위를 장소와 무관하게 “무력을 사용하여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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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 다른 범죄를 수행할 의도를 가지고 선박에 승선하

여 저지르는 제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통계가 시작

된 1984년부터 비교적 최근인 2012년 까지 세계 주요 

해상교통로에서 발생한 해적발생현황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 그림 2와 같다[12].  

Fig. 2 Yearly statistics of world wide piracy incidents 
occurred since 1984 

위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세계에서 발생한 해

적피해현황을 보면 1994년부터 동남아시아 및 인도양 

그리고 말라카 해협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불황이 근본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된 10년 후인 2004년도부터 다소 감소하였다. 

이어 2008년 미국 발 경제 불황과 서아프리카지역의 정

치 불안 등으로 인해 해적발생건수가 다시 증가한 후 

2016년 현재 서아프리카 지역의 발생현황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동아시아지역에서는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 해역의 최근 해적행위의 흥미 있는 

특징은 다른 지역과 달리 공해뿐만 아니라 영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선박을 납치하거나 인명피

해를 주는 경우 보다는 현금이나 원유를 포함한 선박

적재화물을 강탈하고 도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집단을 구성한 조직범죄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 등

이다[13]. 

이러한 해적행위는 해양을 통한 국제 무역활동을 방

해 또는 위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Ⅳ. 동아시아 해양안보협력의 현황과 평가

4.1. 동아시아 해양안보 협력 현황

동아시아는 정치적, 역사적, 지역적 특성상 유럽에 

비해 국가 간 원활한 협력의 전통이 부족하다. 우선 정

치적으로 중국은 사회주의 권위적 국가로서 세계적 강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과정에서 강대국정치의 속성

을 관성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국인 한국

이나 일본 그리고 필리핀이나 동남아 국가들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중국 중심의 위계적인 

지역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 반면 한국이나 일본, 필

리핀 등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치체제를 달리하고 있

으며, 특히 일본은 중국과 전쟁을 치룬적이 있고, 앞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센카쿠열도의 영유권문제로 수

십년 간  중국과 분쟁 중에 있으며, 나아가 미-일 동맹

을 통해 중국의 강대국 부상을 견제하고  있는 국제정

치적 입장에서 안보협력의 발전이 쉽지는 않은 관계

에 있다. 필리핀 역시 최근 자국 서쪽연안 해역 220Km 

지점의 섬인 스카보러(Scarborough / 필리핀명 파나타

그 Panatag, 중국명 황옌다오 黃嚴島)에 대한 영유권문

제를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제기한 후 동 재판소가 

2016년 7월 12일 중국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

림으로써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해양문제는 육지의 첨예한 국경선문제와 달

리 상대적으로 협력의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해양문

제는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는 측면에서 그동안 미흡하나마 단독 혹은 지역의 다른 

외교 및 안보기구와 병행으로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다.  

동아시아지역의 해양안보협력 관련 주요 안보기구 및 

협력활동현황을 개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4.1.1.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은 탈 냉전시대의 국제질서 변화에 부응하여 아시아 태

평양지역의 안정적인 질서를 구축하고 환경 및 테러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4년 출범하였다. 이 포럼의 회원국은 ASEAN10개

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대화상대국 10

개국 등 총 2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협력의제

는 역내해양안보과련 정보 공유 등 협력, 회원국 간 신

뢰구축, 대 테러협력 등이다. 특히 해양안보협력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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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협의는 2009년부터 2012년 까지 4차례에 걸쳐 추

진되었는데 토의된 주요 의제로는 해적퇴치문제, 해상

에서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EEZ에서의 해양활동, 

해상에서의 인간밀매의 대응, 해양 대 테러리즘, 무역 

및 경제안보, 국제 선박 및 항만안보 등이었다[14].

4.1.2.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는 아·태지역 국

가, 민간, 안보문제연구소간 비정부차원의 협력기구로

서 안보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건의를 통해 정부차원

의 안보협의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이 조직은 한국, 미국, 일본 및 ASEAN국가 학자들

이 주축이 되어 역내 국가들 간 안보증진과 신뢰구축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목표로 1992년 출범하여, 1994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이사회는 예하에 구체적인 실무토의를 위하여 다

섯 개의 실무분과(Working Group)를 두고 활동하고 있

다. 이 분과에는 신뢰구축, 해양안보협력, 북태평양안

보협력, 포괄적 안보협력, 초국가적 범죄분과 등이 있

다. 이중 해양안보협력분과에서는 동아시아지역의 해

양안보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행지침서를 발간하였다. 

그중에는 ‘해양에서의 법과 질서를 위한 협력(2001), 아

시아태평양지역 폐쇄해역 및  반 폐쇄해역에서의 해양

협력지침서(2008) 등이 있다[15].  

동 이사회는 냉전기간 공산진영과 자유진영 간 첨예

한 대립으로 인해 상호 신뢰가 부족했던 역내 국가들이 

탈 냉전후 ARF를 비롯한 각종 안보협력체를 성공적으

로 만들고 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비교적 국가 이

익에서 자유로운 민간전문가들이 지역 안보 문제에 대

해서 토론하고 여기서 얻어진 결과들이 정부에 전달되

어 아태 지역 안보협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안보 주제를 발굴, 정

부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역내안정과 신뢰구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 간 신뢰가 어

느 정도 구축되면서 CSCAP의 입지가 점차 줄어드는 

역설적 현상이 생겼고, 또한 아태 지역에 CSCAP 외의 

역내 안보 전문가들이 만나 협의 할 수 있는 여러 교류

의 장들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CSCAP 위상이 위축되

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4.1.3.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이란 ‘아시아에서의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 강도 행위 퇴치에 관한 지역협력 협

정’을 말한다. 이 협정은 1990년대 중·후반 동아시아 해

역에서 해적행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그림 2) 지역

내 관련국가간 해적퇴치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1999년 ASEAN+3정상회담 시 일본의 의제제기

로  2004년 11월 체결 된 협정이다. 당시 회의 참가국은 

16개국이었으며 이중 14개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브루나이, 라오스, 미

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협정을 비준하

였다. 2016년 현재 참가국은 20개국으로 기존 14개국에

미국,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이 추

가되었다. 

동 협정에 따라 2006년 11월 싱가포르에 설립된 정

보공유센터(ISC: Information Sharing Center)는 선박의 

소속국가에서 수신한 해적행위관련 정보를 회원국에 

전파함으로써 해적발생 연안국이 해적퇴치작전을 수행

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

시아 각국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 또는 무장강

도 행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

게 되었다. 이를 통해 관련국들은 국가별 전담연락창구

(Focal Point)와 정보공유센터를 통한 정보공유, 해적퇴

치 능력배양, 그리고 해양안보협력확대를 통하여 아시

아 해적퇴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16]. 이러한 협정으

로 인해 2006년 이후 아시아 지역 해적발생이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나 10년이 지난 현재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

세로서 동 협정관련 국가별 역할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아시아에서의 해양안보협력은 정부나 민

간의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해양

안보가 국가의 대부분의 기능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

이다. 여기에는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국제해사기구(IMO), 아시아협력대화(ACD), 동남아국

가연합(ASEAN),  ASEAN+3(한, 중, 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등이 있다.

4.2. 아시아지역 해양안보협력의 평가

현재까지 아시아지역의 해양안보협력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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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해본다면 특정분야에서는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

룬 반면, 일부 분야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본 논문 2.2에서 제시한  국제정치의 이론 중 

‘자유제도주의’가 전제하는 바와 같이 협력당사국에게 

공히 이익이 되는 분야에는 적실성이 크고, 당사국간 

이익이 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적실

성이 제한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해적을 위시한 각종 해양범죄를 방지

하기 위한 분야에서는 상당 수준 협력이 증진되었다. 

예를 들어 아시아지역해적퇴치협정(ReCAAP)같은 경우 

최초 14개국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아시아지역 국가를 

넘어 미국이나 영국 등 전 세계의 국가들이 참가하여 

매우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출범당시 아시아 지역에

서 해적피해를 대폭 줄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이 협정에는 각국에 연락담당창구를 설치하고 이

를 싱가포르에 있는 정보공유센터(ICS)와 연계함으로

서 해적을 위시한 각종 해상범죄를 예방하는 국제공조

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매우 발전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아시아 지역이외의 국제협력에도 

좋은 역할모델이 되고 있다. 

반면 해양의 관할권이나 도서영유권 등 국가안보나 

중요한 이해관계에 관련된 분쟁은 ‘타국의 이익은 곧 

자국의 손해’라는 내부적 인식이 작용함으로써 협력이 

쉽지 않다. 협력이 쉽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하고, 갈등

은 곧 분쟁이나 나아가 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

러한 분쟁의 이면에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과정을 통

해 형성된 뿌리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  이러한 점에서 

쿠릴열도(일본 북방4개 도서), 센카쿠(댜오위 다오) 열

도, 남중국해의 서사, 남사군도를 둘러싼 중국과 해당 

연안국과의 도서영유권이나 도서와 관련된 해양관할권 

분쟁은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간의 분쟁은 곧 해양에서 인류의 자유로

운 교역이나 자원 확보 등의 해양 활동을 저해하고 나

아가 지역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모든 국가가 

공히 손실을 입게 된다는 측면에서 해양안보협력의 중

요성은 역설적으로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특정분야에서  해양안보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먼저 해양안보문제의 난해성 

및 복합성을 들 수 있다.  해양안보문제는 아직까지 ‘해

양안보라’는 용어의 정의마저도 정립되지 않은 것처럼 

그 안보주체나 안보대상을 포함한 세부 시행조직이나 

전략 등도 모호하다. 또한 해양안보문제는 단순하게 해

양에서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일부 문제는 첨예한 

국가의 이익과 국제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우호적

인 협력관계로 전환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현재 동,

남중국해에 산재한 도서영유권이나 해양관할권문제는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중국과 이를 저지 또는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과의 

‘패권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어 해양안보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4.3. 아시아지역 해양안보협력 발전 방안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아시아지역에서

의 해양안보협력 과정을 개략적으로 평가해 해본 결과

와  해양안보협력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자유 제도주

의’이론의 설명력을 기초로 미래 안보협력의 발전방향

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의 해양안보협력의 결과를 근본적이며 

전면적으로 평가할 지역기구를 한시적으로 만들고, 보

다 정확하게 아시아 지역의 해양안보협력의 성과와 미

비점의 그리고 그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 

그동안의 안보협력을 평가해 본바 일부분야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던 반면 일부 분야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초기에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기관의 활동이 

일정한 시기가 지나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일례로 아시아해적퇴치협

정(ReCAAP)과 같은 활동은 창설초기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동 지역에서 해적 등 해양범죄 발생이 대폭감

소(2008년 전 세계 발생건수 293건 대비 54건)하였으

나, 출범 10년이 지난 2015년 현재는 다시 증가하고 있

다(전 세계발생건수 246건  대비 147건)[17]. 이러한 과

정을 통해 협력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기초로 아시아지역해양안보협력의 미래 

나아갈 방향을 재설정 해 보아야 한다.

둘째,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해양안보기구나 활동을  

정확한 업무분석을 통하여 특정 안보분야나 주제별로 

특화 및 정리하고 중복이나 중첩되는 활동을 제거할 필

요가 있다.  그동안의 아시아 지역 해양안보협력은 면

밀한 고려나 장기 계획이 없이 긴급하게 발생한 당시의 

안보상황에 따라 창설된 경우가 많았고 업무 수행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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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부, 민간, 정부나 민간의 혼합 된 경우도 있어 혼란

스러운 부분이 많다. 그러다 보니 안보 의제가 중첩이 

되고 업무가 중복이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잘 정리하여 해양안보업무를 강력하고 효율적으

로 추진해 나갈  기구로 재창설해야 한다.   하나의 방안

으로 현재 해양안보관련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는 분야

는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에서 성공적으로 적용

하고 있는 다섯 개의 분과분야인 신뢰구축분야, 해양안

보협력분야, 북태평양안보협력분야, 포괄적 안보협력

분야, 초국가적 범죄 분과분야로 우선 구분해 볼 수도 

있다.

셋째, 유엔 산하에 해양안보문제만을 전담할 전담기

구의 창설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세계화가 심화 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해양에서의 해저자원 확보가 상당

부분 가능해 짐에 따라 인류의 경제활동은 점점 해양으

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안보문제도 더욱 다

양화 되고 확대될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육지의 

경계선은 대부분 확정 되어 육지에서 국가 간 분쟁가능

성은 줄어 들것이나 해양에서 국가 간 이익의 충돌이 

확대될 것이므로 미래의 대규모 전쟁도 해양문제가 원

인이 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이상의 권위체가 

없는 국제사회의 속성상 강대국이 해양문제로 충돌한

다거나 , 동아시아 해역에서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 주

변 약소국에 대해 힘으로 해양의 문제를 자국이익에 따

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유엔이외에는 이런 중요한 문제

를 중재하거나 관리할 기구가 사실상 없다. 2016년 현

재 동아시아해역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을 중심으로 한  여러 주변국 간 조금의 양보도 없는 대

치와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

일 내에 유엔 산하에 강력한 중재능력과 강제력을 가진 

해양안보전담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가 협력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

한 공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의 국제사회처럼 지나치게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항구적인 인류의 평화

와 번영 그리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자유제도주의’에

서 제시하고 있는바 ‘국제협력의 무한한 가치’를 인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인

간이성과 인류의 위대한 지혜의 유산인 ‘유엔’의 안보

문제 관리 기능이 보다 강화 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인 이유로 인해 전 세계

적으로 해양의 중요성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해양은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무역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

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각

종 지하자원이 존재하고 있는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인류의 활동역시 해양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

다.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근래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해양에서의 자국의 권익을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추구함으로써 해역에 국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해적 등 해양테러, 해양범죄등도 더불어 확대되

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해양안보문제를 관리하고 중재하여 

평화롭고 조화로운 해양활동을 보장해 줄 안보조직이

나 활동은 해결해야할 문제의 크기나 복잡성에 비해 너

무나도 미미하고 산만하기까지 하다. 이는 미래의 아시

아지역의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핵심요소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역내

해양안보문제의 범위와 의제들을 재점검하고, 그동안 

시행되었던 제반 안보협력의 과정이나 결과도 재평가

하여 성과는 확대시키고, 문제점은 창조적으로 보완하

면서 미래의 해양안보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20세기에 들어 인류는 ‘자국 중심의 이기적 행동’으

로 인해 두 번에 걸친  처참한 대전쟁을 겪은 바 있지만 

전쟁의 기억이 희미해져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또다시 

‘자국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고립주의나 이기적 현상

(영국의 EU탈퇴선언 등)이 재현되고 있어 미래 평화로

운 국제사회조성에 대한 희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아시아 해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

다. 국력이 강한 특정국가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러한 행위는 부메랑이 되어 자국은 물론 

주변국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게 된다는 것을 역사는 웅

변해주고 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국제사

회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인내와 지혜를 모아 해양문제

뿐만아니라 제반국제문제도 ‘자유제도주의’의 정신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 창조적이며 평화롭게 해결해 나가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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